
인도네시아, 금속원광 수출규제 유지
대법원 위법 판결에도 정책 고수 … 제련시설 자국 설치 의무화 타격

인도네시아 정부가 가공되지 않은 금속의 원광 수출규제 규정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관련규정을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고 인도네시아 언론과 외신들이 11월10일 보도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수샨토 법무국장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현재의 원광 수출규제 정책을 변경할 계

획이 없다며 “원광 수출규제 규정을 대법원 판결에 맞도록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5월 32가지 금속에 20%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2014년까지 국내에

제련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광산기업에 대해 원광 수출을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원광 수출규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광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자원 관리를 강화해 경제발전으로

증가하는 광물자원 국내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2014년에는 가공되지 않은 광물 원광 수출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인도네시아 니켈협회(ANI)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시행한 광물자원 생산·수출 규제 규정 가운데 원광 수출금지 등 4개 조항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정부의 원광 수출규제 유지 방침으로 정부와 광산기업들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로 광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련시설 국내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해온

정부 정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제련된 주석과 니켈 원광의 세계 최대의 수출국인 동시에 철광석과 보크사이트도 세계 시장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에서 광업비중은 12%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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